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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오늘날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국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가 새롭게 부

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과학기술 관

련 법제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과

학기술 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가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

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와 내용이 그 자체로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정책결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스템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본 다음, 현행 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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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days, according as the role and fun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 a important 

solving means of various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caused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national target and mis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newly illuminated. The task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embodied into 

national policies, and these policies acquired institutional foundation through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Recently, the discussions about the operating system of present 

science and technology legislation are often happened, if or not the legal system is optimal and 

appropriate itself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 In special, some issues are raised continuously, 

for example, about the improvement of coordination system on S&T policies, and the governance 

system on national R&D programs, etc. This paper aims to research and suggest the reorganization 

method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and existing state of S&T 

legislation was investigated, the government role and policy driving direction were reviewed under 

the recent changed environment, and the problems of S&T law in structure and content were 

analyzed in variety of perspectives. On this basis, the reorganization methods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are suggested. 

Key Words : Science and Technology Law, Improvement of S&T Law, S&T Policy

Coordination System, Governance System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National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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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오늘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국가’는 시민들의 인간다운 생존과 행복을 실현하는데 필

요한 물질적 풍요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정신적 만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이자 임무로 하고 있다.1) 이와 같은 현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증진의 기반이 되는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를 개발하고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시스템의 개발 및 정비를 촉진하는 핵심적 수단이 

바로 과학기술인 바, 각 나라들은 자국의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2)을 국가정책의 최우

선 순위에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의 최상위 

목표와 방향을 정한 헌법에서 국가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토 및 자원의 개발, 중소기

업의 지원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

은 제127조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나아가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제120조 제2항), 

농 ․어촌 종합개발과 지원,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제123조 제1항 내지 제3

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과학기술 목표에 따라, 정부는 각 분야

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시책

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과학기술 법제를 정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

정합 및 비효율성의 문제들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3)

한편, 과학기술은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등 그 혁신을 통해 국가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

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의 충족은 물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자 인류문명의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의 증진과 확산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 요구

1)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제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 의무’를 규

정하여 현대국가로서의 지향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정책대상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의미 또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과학기술을 산업기술과 대비되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거나, 과학기술부처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는 기술 분야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여기에

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기술정책 분야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책뿐만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정책, 보건복지부

의 보건의료기술정책, 국토해양부의 건설교통기술정책, 환경부의 환경기술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기술

정책, 국방부의 국방기술정책 등이 모두 포함되는 광의의 과학기술을 의미한다.

3) 이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로는 오연천외, 2004; 함태성, 2006; 이경희외, 2006; 박철규, 2007; 이준우외, 2008; 윤종

민외, 2009; 원세환, 2011; 양승우외, 20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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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과학기술이 과거와 같은 단순한 경제발전의 수단에서 벗어나,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서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

며,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치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각 부분과의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질병과 빈곤 문제의 해결, 지구적 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의 보전, 국제무역질서와의 조화 등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담론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4) 

과학기술을 둘러싼 이와 같은 환경 및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

계 및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함께, 그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의견들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을 포함한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조직의 체제 변경 등에 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법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향후 본격적인 개편 논의를 위한 시발점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 및 역할 변화에 적합한 바람직

한 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 한다.

II.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 및 현황 분석

1. 과학기술법의 의의 및 논의대상

과학기술에 관한 법으로서의 ‘과학기술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접근시각에 따라 내용

과 범위가 달라진다. 즉, 과학기술의 진흥 및 산업적 이용 촉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규범만

을 의미하는 협의적 개념,5) 협의적 개념 외에 과학기술의 성과관리 및 역작용 규제에 관한 법

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6) 그리고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이면 무엇이든지 다 포함되는 과

4) 이에 관한 논의로는 오연천외, 2003; 오윤석, 2011; 송호신, 2011; 김원규, 2009; 성지은, 2012 등 참조.

5) 이때의 과학기술법은 주로 자연과학적 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행정법규

범을 말한다. 즉, 과학기술영역에 대한 국가적 행정작용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그 기관에 관할 권을 부여하

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공법적 체계로서의 ‘과학기술행정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오준근/송종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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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법규범을 총칭하는 최광의적 개념7)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보

통은 광의적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법을 논하고 있다.

광의적 개념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 내지 타 분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법 또는 과학기술관계법의 개념을 정의하면 일응 ‘과학기술을 육성 ․보호 및 이용하고, 

과학기술의 위험과 역기능을 방지하며, 과학기술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기본정책의 수립에서부터, 

과학기술 관련 조직의 설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의 기획과 추진, 연구 성과의 체계

적 관리와 활용,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과학기술의 권리화와 보안관리, 

각종 과학기술 기반의 정비, 과학기술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 등 과학기술에 관한 일련의 

법규범이 모두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의 운영체계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제의 적정성

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정

과학기술법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법의 발전은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은 국가경제발전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된다. 이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위한 핵

심 수단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의 부속 계획으로 수립된 제1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1966)을 수립하면

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산업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부처

를 통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정부 주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8)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법제도 이때부터 본격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는 과학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의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6) 광의적 개념에 입각한 대한 용어정의로는 이경희외, 2001: 13; 손경한외, 2010: 7 등 참조.

7) 최광의의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규범 전체로서, 국가의 과학기술 목표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것이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과학기술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과학기술 규정을 포함하여 

각종 민사, 행정 및 형사법적인 규정까지 포함된다. 

8)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의 추진에 있어서 과학기술 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은 인력수급 계획과 연구개

발, 그리고 과학 관련 제도의 확립 등이었다(권원기, 200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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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년대: 태동기

1960년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반 형성기로서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1967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

서 과학기술처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정

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체제의 확립과 재정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9)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1966)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을 실제적으로 담

당하는 조직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 수행기반을 마련하

였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1966), 기계공업진흥법(1967), 조선공업진흥법

(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등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기초공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2) 1970년대: 기반형성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산업정책이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한 법제들이 확대 정비되었다. 1972년 기술개발촉진법10)을 제정하여 산업기술의 자

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게 하는 등 기술진흥기반을 

마련하고, 1973년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하여 각 분야별 출연 연구기관을 확대 ․설치

하도록 함으로써,11) 각 기술담당 부처별로 분산된 기술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외

에도 한국과학재단법(1976)을 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

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때의 과학기술법제는 국가의 기술자립기반

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철강공업육성법

(1970), 비철금속제련사업법(1971), 기술용역육성법(1973), 항공공업진흥법(1978), 중소기업

진흥법(1978) 등을 제정하여 국가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도모하였다.

9) 과학기술진흥법(1967.1.16 제정, 법률 제1864호) 제1조(목적) 참조. 과학기술진흥법은 국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으로서, 1967년 제정 이후 30년 이상 존속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법의 중추를 형성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동 법은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10) 동 법은 제정 후 약 40년간 우리나라 기술개발 촉진의 핵심 법제로서 기능하였으나, 2011.5.24 산업기술혁신촉진

법의 개정으로 동 법에 의한 “신기술 인증제도” 등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신제품 인증제도” 등과 통합되어 재

정비됨에 따라, 동 일자로 폐지되었다.

11)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각 부처들이 소관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설립하였는데, 1980년대 초까지 각 기술 분

야별로 모두 19개까지 확대되었다. 부처별로는 당시 과학기술처(7개), 상공부(4개), 동력자원부(3개), 전매청(2개), 

공업진흥청(1개), 체신부(1개), 국방부(1개) 등이었다.



     887윤종민

3) 1980년대: 확대정비기

1980년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기초연구 및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을 지

원하기 위한 법제들이 다수 정비되었다. 과학기술처는 1982년 종래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민 ․관 협동의 연구개발사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

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출범시켜 보다 체계적인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상공부, 동력자원부 등 당시 산업경제 관련 부처들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

획하여 추진하였다. 즉, 공업발전법(1986), 전기통신기본법(1983), 건설기술관리법(1987) 등의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업기술 및 기초기술의 육

성을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1986), 유전공학육성법(198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1989) 등을 제정하였다.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종전의 공업지원 ․육성 관련법들을 통합한 공업

발전법(1986)을 제정하여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1989)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선진국형

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4) 1990년대: 성장발전기

1990년대에는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국가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들이 확대 정비되었다. 먼저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을 제정하여 국가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법(1991),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1997)을 제정하여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혁

신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협동연구개발촉진법(1994),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1998)을 제정하여 산학연간의 협동연구와 민군간의 기술개발협력을 촉진하였다. 또한, 대덕연

구단지관리법(199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1999)을 제정하여 기

술개발지원을 위한 연구단지관리 및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나아

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199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1994), 보건의

료기술진흥법(1995) 등을 통해 비경제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확대하였다.12) 산업육

성의 측면에서는 공업발전법을 대체한 산업발전법(1999)을 제정하여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였고, 산업표준화법(199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1998), 산업디자인진흥법(1991) 등을 제 ․개정하여 산업기술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12) 1980년대에는 과기처와 상공부, 동력자원부 등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

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산업정책 부처 외에도, 보건복지부, 환경

부, 건설교통부 등 사회경제분야 담당부처까지도 관련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다

양화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가 형성되었다(과학기술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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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1994)의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육성 지원시책을 강화

하였다. 이 시기의 과학기술법제는 국가주력산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산학

연의 다양한 기술개발주체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2000년대 이후: 재정비도약기

2000년대의 과학기술법제는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 법체계의 재

정비와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미래 대응성 강화를 위한 법들이 확대 정비되었다. 즉, 

과학기술기본법(2001)을 제정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과학기

술법제간의 체계화를 도모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확산을 촉진하

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2000),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2005)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2002),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200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2004)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양

성 및 지원정책을 강화하였고, 나아가 과학기술위험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

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200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2004), 연구실 안

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2005) 등을 제정하였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200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02), 나노기술개발촉진법(2002), 우주개발진흥법(2005) 

등을 제정하여 새로운 산업기술의 육성정책을 강화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2011), 국가초고성능컴

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2011) 등을 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첨단연구 시설 및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법제는 1960년대 후반 국가과학기술정책을 

본격 추진한 이후 약 50년에 걸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

을 가진 법제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특히, 경제사회의 발전 및 과학기술의 국제 질서

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법률들이 제 ․개정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역동적

인 정책추진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3. 과학기술 법제 운영 현황 및 내용 분석

1) 현행 과학기술법령 현황

과학기술법의 의미를 광의적 개념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의 진흥과 이용확산 및 역기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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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이라고 할 때, 현행 국가의 법령13) 가운데 과학기술법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법의 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과학기술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법령은 약 100여개의 법률을 포함

하여 총 200여개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오준근외, 1999: 16; 이경희외, 2001: 6; 손경한

외, 2010: 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파

악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계 법령은 2012년 7월 현재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하

여 모두 268개로 나타나고 있다(양승우외, 2012: 148).

<우리나라 과학기술법령 현황>
부처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 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4 1 7

 교육과학기술부 32 32 20 84

 지식경제부(중기청, 특허청) 35 33 28 96

 보건복지부 8 7 5 20

 국토해양부 5 5 4 14

 환경부(기상청) 4 4 4 12

 국방부 2 2 1 5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5 5 6 16

 원자력안전위원회 6 7 1 14

합계 99 99 70 268

이와 같은 숫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기술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법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다수의 부처가 분야별로 나

누어 관장함에 따라 유사한 법령들이 부처별로 제정되어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경우,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법령

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법영역의 하나로서 과학기술법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작용체계

와 규율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과학기술 관련 법령들의 전반적인 

운영체계와 상호 작용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행 과학기술법령을 하나의 법

13)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법령은 2012.11.1. 현재, 헌법과 법률 1,262개를 포함하여 모두 4,209개가 제정 ․시행중이다

(법제처, 법령통계자료<http://www.moleg.go.kr/lawinfo/status/statusReport><2012.11.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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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로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수많은 법령들

이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은 산업경제정책이나 다른 사회분야의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법이라고 하더라도 순수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법학의 대상으로서 과학기술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그 규율내용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인 바, 이하에서는 과학기술 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해 본다.

2) 과학기술법의 규율 체계

현행 과학기술법의 체계는 법의 상하관계에 따른 피라미드구조에 의할 때 헌법상의 과학기

술 규정14)을 정점으로 일련의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규범들이 일체로서 작용하는 

법체계이며,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한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 하고, 각 기술 분야별 및 기능별 법률들이 개별법 내지 특별법으로 기

능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술 분야별 법률이라 함은 과학기술 관

계부처들이 소관 분야의 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

술부의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

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환경부의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관리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농림

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을 말한다. 

기능별 법률이라 함은 과학기술 관계부처 또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세부 

정책요소별로 제정한 법률로서 예를 들면, 과학기술 연구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과학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촉진을 위

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과학기술 성과관리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

에관한법률,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에 관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과학기술정

보의 유통촉진을 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과학기술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국가초

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 등 과학기술 정책목표에 따라 기능별로 제정된 법률을 말

한다. 이들 법률 상호간에는 법 효력 상의 우열은 없으나, 각 분야별 기본법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 기술정책 추진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존중되고 우대되어야 

할 것이다.

14)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제22조 제2항과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의무 및 관련제도를 직접 규정

한 제127조 및 기타 산업육성과 경제질서 유지에 관하여 규정한 제119조 내지 제126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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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법의 상호작용 규율체계>

헌법

(국가과학기술목표)

기본법/일반법

분야별 법제

과학기술기본법

(정책총괄규범)

기능별 법제

과

학

기

술

산

업

기

술

방

송

통

신

농

림

수

산

보

건

의

료

국

토

해

양

환

경

기

술

연

구

조

직

기

술

개

발

성

과

관

리

인

력

양

성

정

보

지

원

시

설

운

영

안

전

규

제

개별법/특별법(정책집행규범) 

3) 과학기술법의 내용 분석

과학기술법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과학기술법이 규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법을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입법 목적을 분석하면 과학기술법이 규율하는 전반적인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법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접근시각에 따라 다양한 기

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대체로는 법의 목적이나 규율내용의 성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과학기술법령은 그 입법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i) 과학기술 최고정책규범으로서

의 헌법과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헌장), ii) 과학기술 조직 및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과학기술조직법), iii)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과학기술진흥법), iv) 과학기술 위험의 방지

와 역기능 규제에 관한 법(과학기술규제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은 

그 정책수단에 따라 다시 a)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법, b) 과학기술의 보안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 c) 과학기술 성과의 관리 및 이용확산에 관한 법, d) 과학기술 인력, 정보, 

시설 등 인프라의 정비 및 운영에 관한 법, e)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및 산업

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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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의 규율내용 분석 및 관련 법령>
규율 내용 해당 과학기술 법령

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 헌법, 과학기술기본법

- 보건의료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개별 기술정책기본법

과학기술조직 및 기구의 

설치·운영

- 정부조직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설치·운영법

- 과학관육성법,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과학

기술

진흥

과학기술 R&D 촉진·장려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학술진흥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R&D 성과관리 및 사업화 

촉진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법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법, 국가R&D규정 등

과학기술 기업 및 산업 

육성·지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산업발전법, 산업표준화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등

과학기술기반정비

(인력/정보/시설 등)

- 과학교육진흥법,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교육학술정보원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과학기술의 보안

및 권리보호

-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반도체회로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과학기술 위험 방지 

및 역기능 규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이와 같은 각각의 과학기술법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해당기술의 특성 또는 관련부처의 정

책방향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른 국가정책을 국

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관련 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

원,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기구의 운영, 관련 사업수행 성과의 보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각각의 법률들은 어느 한 가지 내용만을 

규정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규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과학기술

법의 내용 분석은 해당 법령의 주된 목적과 기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른 편의상의 분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법이 규율하는 내용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그 대상으

로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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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

1.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산업화시대의 국가목표와 관련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적 수

단 내지 도구로서 파악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과학기술

의 국가적 의미를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 자체의 

보호와 육성보다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

법 제127조). 이에 따라 국가의 과학기술정책도 경제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 목표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에도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물질적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통한 국

가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15)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

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기술개발 전략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2. 미래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와 발전 예측

1)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역할은 새로운 차원의 이

해와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가 이미 선진국 수준

으로 발전하였고, 지식기반경제의 진전 등 사회 전반의 구조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은 과거의 경

제발전 수단을 넘어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

로서 그 방향성이 옮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와 과학기술 간의 관계변화는 그동안 국가 최

우선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경제개발 계획이 1990년대 중반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2-1996)을 끝으로 더 이상 수립되지 않는 데서도 알 수 있다.16) 즉, 이것은 지식기반경제

15) 1967년 제정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최초의 법인 과학기술진흥법의 목적이 ‘과학기술진흥을 통해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2001년 이를 대체하여 국가 과

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도 법의 목적이 ‘과학기술을 혁신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음을 여전히 천명하고 있다(동법 제1조).



894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향

사회의 도래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경제발전계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은 지식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비경제

적인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가·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는 임무

를 새롭게 부여받고 있다.17) 

2)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와 전망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는 지식정보시대의 사회변화에 따른 것으로, 과학기술의 새

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정보시대의 특성과 새로운 기술혁신 동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및 기술적 요인의 변화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세계 기술경제의 패러다임이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부와 성장의 원천이 되는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요소가 제품생산 중심에서 무형의 지식과 정보, 서비스창출 및 유통 중심으로 이

동하고, 첨단지식 중심의 벤처기업이 혁신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과거와 

같은 단순한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식의 한 범주로서 지식기반사회를 창조하고 

견인하는 역할로서 기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요와 책임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

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환경, 교통, 기상, 안전 등 공공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바(권기헌외, 2004: 10) 과학기술은 이와 같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할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경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가 과

학기술정책도 단순한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만이 아니라, 각 영역과 긴밀히 연계되는 통합적 혁

신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성지은, 2012b).

16) 1962년에 처음 시작된 “국가경제개발계획”은 제1차(1962-1966), 제2차(1967-1971), 제3차(1972-1976) 및 제4차

(1977-1981)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제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어 제5차(1982-1986), 제6차

(1987-1991) 및 제7차(1992-1996) 계획까지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한편,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995.8.4. 제정되고 1996.1.1. 발효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국가사회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1차 “국

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이 수립 ․추진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변화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

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국가차원의 발전계획도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정보화촉진계획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17)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의 목적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는 과학기술의 국

가적 목적이 종전과 같은 국가산업 및 경제발전에서 더 나아가 국민복지의 증진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각

종 과학기술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895윤종민

셋째,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간 융합에 따른 기술진보의 가속화이다.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첨단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기술(IT)에 이은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이 급부

상하고, 이들 기술들이 분야 간, 학제 간에 상호 융 ․복합화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18) 

또한, 자연과학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감성 기술 분야에 있어서 인문사회와 자연과학간의 융합

기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이 단지 과학적 기술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기술

․문화적 기술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 연구개발 수행방법론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 강조됨에 따라,19) 기업 간 및 국가 간의 공동연

구와 지식재산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다. 연구개발 수행방식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

반으로 한 가상화(e-Science)가 촉진되고, 특히 빅-데이터(Big data) 중심의 제4세대 R&D 활

동20)이 빠르게 확산되는 등 새로운 기술개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가과

학기술정책은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수요 및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 및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3. 과학기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변화

1) 종래의 과학기술정책과 한계

한 나라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은 i) 과학기술의 직접적 개발 및 공급 정책,21) ii) 과학기술

의 수요창출 정책,22) iii) 과학기술의 제도적 기반조성 정책23)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국

18) 미국 RAND 연구소의 기술예측보고서에 의하면, IT, BT, NT, ET 등 신기술이 앞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

으로 예측하고,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IT, BT, NT 등 신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폭발적인 성장을 창조할 것이라

고 확인한 바 있다고 한다(오연천외, 2003: 9).

19)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함은 글로벌 기술경쟁 환경에서는 기업 내부 자원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및 혁신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 다양한 지식과 자원을 이용하여 혁신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는 개방형 혁

신전략을 말한다(헨리체스브로著/김기협譯, 2009).

20) 데이터 중심의 R&D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종 컴퓨터 자원을 바탕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수

행하는 선진화된 연구방법론을 말한다. 즉,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과학적 현상을 추론해 내는 데이터 

중심의 첨단 연구방법론을 말한다(윤종민외, 2012: 18).

21) 과학기술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수단으로는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체계 설립 및 운영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수단은 정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개발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 민간부문의 정부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가 

있다.

22) 과학기술 수요창출을 위한 간접적 ․유도적 지원수단은 생산제품의 정부구매, 특허제도나 포상 제도를 통한 보상체

계의 확립, 대형공공사업이나 국방 분야에의 민간 참여를 통한 개발 연구의 촉진 등이 있으며, 이들의 정책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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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각 정책수단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육성을 중심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운영은 과학기술을 

산업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인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측면에

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과학기술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육성에 치우치면 민간의 투자 위

축과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혁신 동기를 유도하기 어렵고, 지원위주의 정책운영은 집행중심의 

정책과 단기적인 목표설정 및 평가중심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하

기 곤란하게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이 구체적인 기술개발 추구에 국한되면 투자효율성 측면

이 강조되어 장기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초연구 및 기반기술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게 된다. 

이외에도, WTO 체제 등과 같은 국제질서가 국내정책을 규율하게 되면 과학기술진흥 및 육성

정책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오연천외, 2003: 54). 

2)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방향

과학기술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즉, 앞에 설명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

진하고, 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 방향을 기획 ․수립하며, 기초 및 거대분야의 연구개발이 위축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분야별 발전에 필요한 기술하부구조를 확대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

다. 특히,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에 적합한 첨단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이 혁신

으로 연결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기능의 확대 등과 같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중심의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국제규범에 

맞는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수립함은 물론(송치웅외, 2006: 87), 국제적인 과학기술 협력과 정

보공유를 위한 개방적 연구개발 환경을 구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 전반의 과학기술 관련 시스템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유인한다는 면에서 효과적이지만, 지원효과가 직접적 수단에 비해 장기적이고 간

접적으로 나타난다.

23) 간접적 ․제도적인 기반조성정책으로서는 과학기술 개발계획 수립이나 장기비전 제시, 연구인력 양성, 과학기술 정

보유통체계 구축 등의 수단이 있으며, 이들 수단은 민간부문의 자율에 따른 기술개발에는 바람직하지만, 국가수요

에 따른 시의적절한 기술 확보 정책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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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행 과학기술 법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법은 국가의 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

책수단이며,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과학기

술법은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목표는 물론, 변화된 사회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내용으

로 정비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법제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나 과학기술법의 정합

성 확보 측면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내용인 것이다.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 및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논의들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

항들을 주요 사항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법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

1) 유사 법령의 중복 및 상호 연계성 부족

현행 과학기술 법제는 그 체계성 면에서 동일한 목적의 법령들이 부처별로 제정되어 운영되

고 있으며, 개별 법령의 내용도 유사한 규정으로 열거되어 있는바 법제의 중복성 및 복잡성 문

제가 제기된다. 즉, 각 부처별로 유사한 법률들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산재하고,24) 한 부처 

내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법률이 다수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25) 이에 따라 법제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관련 부처 간 및 사업 간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독자

적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이 부족하게 되는 등의 비효율이 초래된다. 

물론, 각 부처의 소관 업무분야에 따라 독자적인 법제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국가과학기술의 종합적 육성 및 지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정책목표를 고려하면 현행 법률

체계와 내용은 매우 혼란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과학기술법제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

24) 예를 들면,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

법률,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환경부의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이 특별한 차이 없이 각각 제정되

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기술개발 관련 법률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들

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의 관리 및 사업

화 촉진,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연구기반 조성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법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5)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로서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여성과

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등

이 각각 제정되어 있어, 동일한 목적의 정책이 중복 추진되며, 그 규율내용도 각 법률 간에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내용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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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간의 법제 운영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법제 운영을 주요 기능 및 정책수단별로 통합하

여 몇 가지로 재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각 부처별 및 분야별 기술개발에 관한 법

제는 특정한 법률(예를 들면, 국가(과학)기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고,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관한 다수의 법률도 하나의 법률(예를 들면, 국가(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하나의 법률 속에서 국가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 각 부처별로 담당할 역할과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법제운영의 중복과 상호 저촉을 피하고, 아울러 부처 간 정책의 연계성과 통합

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과학기술 관련 법령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입법목적이나 

내용상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들을 도출하고,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통합 법률안으로 

마련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추진

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강력한 국가과학기술정책조정시스템을 구축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닐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국가과학기술정책이 통합적 혁신정

책으로 진화해 나가는 방향과도 매우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주도 ․관리위주의 법제 운영 문제

과학기술은 그 특성상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가 과학기

술 법제를 정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연구자나 연구기관 등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주도의 과학기

술 육성과 지원위주의 정책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자율적인 혁신동기를 제한

하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연구개발 자원의 동원과 사용, 과학기술 성과

의 관리와 이용확산 등 일련의 활동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를 가하게 되면 관료중

심의 집행과 평가에 빠지기 쉽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은 그 기본이념으로서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그런데 현행 

과학기술 법제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법령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관리적이

며, 그 규율내용 또한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학기술 법령상의 규제사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

26) 2006년 11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규제를 과학기술 법령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본

법 분야 6건, 기술개발지원 분야 18건, 연구기관 육성분야 1건, 원자력 분야 176건, 인력양성 분야 9건, 인프라·

기상분야 38건 등 총 248건이며, 시행일별로는 1979년 이전 2건, 1980-1989년 33건, 1990-1999년 102건, 

2004-2006년 111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수 분야인 원자력분야를 제외하더라도 모두 72가지의 규제사항

이 존재한다(박철규, 2007: 50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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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구현장에서의 자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평가와 감사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연구 활동의 피로가 누적됨은 물론, 과학기술 활동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7) 이것은 과학기술 자원과 기반이 부족하였던 우리나라의 현실상 그동

안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간접적인 제도의 정비보다는 직접적인 기술

개발 및 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된 결과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제의 내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것은 변화된 사회 및 기술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부적합한 것으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변화 및 국제적 환경질서를 고려한 

유연한 법제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

한 발휘되는 방향에서 법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추를 담당하

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8)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

여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관

리가 필요하다. 연구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실패도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효

율성에 기반을 둔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의한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29) 

또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지원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적극 확

대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예

를 들면, 1970년대 출연(연) 설립 초기의 운영에 있어서는 안정적 기관예산지원방식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PBS에 의한 과제경쟁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단위 연구기관의 회계

결산보고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단순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그쳤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별도의 

승인까지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연구자율은 축소된 반면 정책개입은 크게 확대되었다

27)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과학기술 정책은 지나친 통제와 감시 위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연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

고 있다고 한다(과학기술관계자와의 면담 및 조사결과).

28) 법률 제10896호, 2011.7.25, 일부개정. 이 법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

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9)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재 유성엽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54호, 2012.10.31 제출)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동 법안에 따

르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특히 연구기관의 기능조정이나 경영혁신을 추진할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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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철/김영대, 2009: 7-43; 조성복외, 2011: 5 이하). 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도 조직상은 

독립적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30)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배제된 채 국가의 예산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당초의 독립성에 기초한 자율적 운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

업추진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형태는 정부 출연금 제도의 목적과도 배치된다

고 할 수 있다. 본래 출연금이란 국가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

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31)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 연구 활동의 특성을 고려

한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부출연금 제도의 

운영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자율적 운영체제를 확

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지원예산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제지

원의 확대 등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확대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과학기술 환경이 시장

기능의 확대 및 규제완화 등 민간중심의 혁신정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법제 운영으로 개편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대응 미흡

21세기의 과학기술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국가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요구에도 적극 부응하여야 함은 앞서본 바

와 같다. 이에 따라,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 및 산업의 융합화의 진전, 개방형 연구개발 체제의 

확대와 첨단 연구개발방법론의 대두 등 새로운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과학기술 법제는 과학기술로 인한 역기능에 사후적으로 대처하기

도 하지만, 새로운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유인하는 선도적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일부 분야에서 이와 같은 사회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

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적 

에너지 자원의 부족 및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및 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 문

제 등 거대담론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32) 스마트기기의 대중화, 나노기술의 제품화, 생명

30)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10907호, 2011.7.25, 일부개정) 제25조 이하 참조.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0호(출연금)의 용어정의 규정 참조.

32) 미래 사회의 트랜드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사회적 문제를 예측하

고,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인가를 주요 이슈별로 구분하여 검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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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구의 실용화 등 과학의 산업화에 따라 대두되는 현안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

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그동안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통해 나노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

하고는 있으나, 나노기술이 인체, 환경,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나, 나노기술의 산업화에 

따르는 안전성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33) 또한, 첨단 연구개

발의 측면에서 데이터 중심의 R&D 활동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른 과학데이터의 국가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물론(윤종민외, 2012: 29 이하),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국제공동연구의 확대 등에 따른 관련 법제의 정비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의 과학기술 수요에 대응한 시의적절한 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첨단 연구개발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의 출현과 적용에 따르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도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떨

어진 실정이다. 새로운 입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지속

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며, 입법추진에 있어서는 산학연간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학제적 연

구와 지원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2. 과학기술 법제운영상의 개별사항에 관한 문제

1)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제도 기능 미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다양한 법제를 바탕으로, 각 부처별 및 

기능별로 나뉘어 추진되는 체계이다. 국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예로 들면, 약 30개 부처가 참여하여 소관 분야별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

가 과학기술정책은 교육, 산업, 복지, 국방, 문화, 재정 등 다수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

로, 관련 부처 간의 정책참여와 조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 정책조정제도의 체

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국가차원의 심의 ․조정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당시 과학

로서, 예를 들면 1.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법·독신세법, 2. 남북교류 확대 및 통일에 따른 

새터민복지법·북한토지소유제한법, 3. 교육 및 직업의 변화에 따른 노동대체입법, 4.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품

위유지향상법, 5.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U-City법, 6.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해외원격의료법·비만세법, 7. 

에너지자원 부족에 따른 자원통제법, 8.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시장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동환, 2012: 5 이하 참조).

33) 기술표준원이 2009년 5월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KSA 6202)’을 제정하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관리지침으로 활용하는 등 부분적인 위해방지노력은 기울이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

법, 환경보건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한 안전기준 제정 및 나노관련 제품생산의 인 ․허가 절차

의 정비 등 법적 규제방안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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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종합과학기술심의회”34)를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동 

기구는 1997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장관회의”로 기능이 

대체되었다가,35) 김대중정부 출범 후 1998년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승격되면서 1999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다시 개정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36)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

한, 2001년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으로 설치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며,37) 

노무현정부 출범 후인 2004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설치와 함께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었

다.38)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민간중심의 운영체제로 개편되었으

며,39) 2011년에는 다시 동 위원회의 소속과 조직형태가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 체제

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40) 

34)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장: 국무총리, 위원: 관계부처장관 등 총 17인 이내)는 당시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및 관계 각 부처의 과학기술에 관한 중요 업무의 효율적인 종합조정 방안을 심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1.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

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예산의 종합적인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적 중요 연구개발사업

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르는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기술

협정, 기술개발 및 자원조사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이었다(동법 제5조 

제2항).

35)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종전의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

술심의회”의 기능이 중복되었으나,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이 일시 정지됨으로써 “과학기술장관회의”가 동 기능을 대신하였다(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부칙 제4조 참조).

3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위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총 20인 이내, 간사: 과학기술부장관)는 “과

학기술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요 심의사항은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2. 혁신계획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7.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었다.

37)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위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등 총 25인 이내)는 대

체로 종전의 기능을 승계하였으나,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부R&D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38) 이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 위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총 25인 

이내, 간사: 과학기술혁신본부장)는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설치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이 더욱 확대 되었는바, 종전의 심의기능 외에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 인력, 지역혁신정책까지 심의대상

이 확대되었고, R&D예산 조정·배분권을 부여하여 부처간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39) 이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통령, 부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사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하고, 위원 구성을 종전의 정부위원 13인과 민간위원 8인에서 정부위원 10인과 민간위원 13인으로 하여 민간위원

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과 실질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였고, 민간위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R&D예산 

배분체계를 구축하였다.

40)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종전과 같은 협의체 심의기구가 아닌 합의제행정기관인 정부조직위원회이며,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1인(장관급), 상임위원 2인(차관급), 위원(비상임) 7인(산학연 각계 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하며

(간사: 사무처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

업(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초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인력 및 지식재산 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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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의 국과위는 과학기술관련 정책조정기구이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효율

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로서 그 조직 적합성의 문제와, 특히 

실질적인 조정권한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과위 의결사항의 실행력도 담보되지 못하여 과학기

술정책 총괄조정기구로서의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다(오준근, 2011: 428; 원세

환, 2011: 50; 양승우외, 2012: 212 이하). 생각건대, 현행 국과위의 조직설치 및 업무수행체계

는 해외사례에 비추어 보거나, 과학기술 정책조정기구로서의 일반적인 운영 측면에서 볼 때 개

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조직설치의 측면에서, 가치중립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능을 상설 행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고, 또한 합의제행정기관인 국

과위를 정부조직법이나 독립설치법이 아닌 정책총괄규범인 과학기술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위원회 구성 및 조정기능 수행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국과위는 정

부조직법원리상의 행정기관 운영에 따라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급의 상임위원과 민

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

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와, 그 결과 국가R&D 예산의 배분 ․조정 및 평가 결과가 

관련부처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결국, 현행 국과위의 설치와 

운영체계는 발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국과위의 조직형태와 관련하여 보통 합의제행정기관인 상설위원회 조직은 소관 사무

를 독립적으로 담당·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41) 그런데, 국과위가 담당하는 과학기

술정책의 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업무는 그 속성상 다양한 국가정책과 긴밀히 연계

되고, 다수의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복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독립 행정위원회 조직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상설적 심의기구로서 운영하는 것

이 보다 적합하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국과위 위상을 강화하

고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 국가구조를 고려할 때 행정의 

최고수반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

는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42) 나아가 국과위의 정책조정결과 및 심의결과에 대한 실

기술진흥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한 사항 등이다. 

41)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직규범이 아닌 정책규범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

고 있으나, 별도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지침’ 등을 통해 독립적인 운영과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42)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협의회(NSTC)의 경우 ‘국립과학기술정책조직우선순위법’(1976)에 따라 

제정된 ‘국가과학기술협의회의설립에관한행정명령’(1993)에 따라 설치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기구로서, 전연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있으며(대통령실의 상설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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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과위 운영에 관한 법제의 정비를 통해 국과위의 심의사항을 관계부처

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은 별도의 조직규범을 통해 추진하고,43) 위원회의 구성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상설적 

심의기구로 격상하며,44)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각 부처들이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에서의 개편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45) 다만, 국과위 설치법 또는 운영에 관한 법규

를 별도로 제정하는 경우,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각종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심의조정업무를 국과위가 관장하도록 명시하여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정

책조정기구간의 밀접한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상의 지식재산위원

회46)와의 기능조정 및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식재산기본계획”간의 연계와 조정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2) 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 운영제도의 개편

국가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그 핵심적 기반으로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을 직접 담당하는 기술개발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

는 조직으로서는 보통 대학과 공공 연구소 및 기업 등을 들 수 있으나, 특히 민간 기업이나 

대학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전략기술이나 대규모 공공기술의 경우, 그 연구개발을 담당하

는 공공 연구기관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가 지

원하는 공공 연구기관을 일찍부터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공 연구기관은 국가과학기술 역량이 매우 취약한 환경

술행정기구인 OSTP가 사무국 기능 수행),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CSTP)의 경우도 ‘내각설치법’에 따라 설치되고, 

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관계 각료와 민간 전문가가 각각 7명씩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전체의 정책조정기구로

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등 과학기술 관련 핵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3) ‘(가칭)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현재와 같이 과학기술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두

는 경우에는 ‘(가칭)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을 통해 국과위의 독립적 운영과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

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위원회 명칭과 관련하여 현재는 ‘과학기술’이란 용어가 강조되다 보니 타부처와의 관계

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이고 관련 부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명칭(예: 국가기술혁

신기획위원회)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44) 이 경우, 국과위 간사업무는 과학기술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소속의 과학기술담당 보좌관이 겸

하도록 하여, 여러 부처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강력한 조정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위원회 심의조정결과의 반영은 ‘국과위 운영규정’ 등을 통해 의무화하고, 실제의 반영여부는 위원회 사무국이 수시

로 점검·파악하여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 시 위원회 심의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46)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등 2인의 위원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 및 그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905윤종민

에서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설립되고 발전해왔는데, 1966년 한국

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출연의 연

구기관을 처음 설립한 이후,47) 각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기관들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여 설립하였다. 즉, 1973년 각 산업기술 분야별로 특성화된 연구개발 수행을 담당

하는 연구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각 기술 분야별로 다

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분화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제는 지금

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모두 27

개에 달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구기관 설치에 관한 개별법 또는 기술

진흥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체제였으나,48) 1999년 정

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인문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연

구기관을 국무총리소속의 단일 관리체계로 통합하고, 중간 경영관리기구로서 “연구회” 시스템

을 도입하여 그동안 단일구조 시스템(unitary system)에서 이중구조 시스템(duel system)으로 

전환하였다.49) 그러나, 2004년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50)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은 다시 과학기술부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현 정

부 출범 후인 2008년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통합되는 등의 정책변화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체계가 다시 변경되었다. 즉,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그 담

당분야에 따라 기초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은 

지식경제부로 각각 소속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51) 이렇듯 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 운

47)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당시의 국공립연구기관 체제로

는 효과적인 산업기술의 창출과 과학기술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우수한 연구 인력과 

최신 연구 시설을 갖춘 특수법인형태의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정부가 출연금 방식의 예산지원 및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 및 응용기술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과학기술처, 1997).

48) 즉,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한국과학기술연구원), 통신개발연구원법(통신개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법(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산업기술정보원법(산업기술정보원),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기통

신기본법(한국전자통신연구원), 건설기술관리법(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별법(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다, 

49) 이에 따라, 당시 약 20여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기술의 특성에 따라 국무

총리소속하의 3개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하로 편재되었다.

50)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인문·경제사회분야 및 과학

기술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들을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즉, 종전에는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소속으로 일원적으로 관리하였으나,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당시 새로 설치된 과학기술부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리체제가 국무총리소속의 인문·경제사회분야 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부총리소속의 과학

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 이원화되었다.



906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향

영체제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조정을 거쳐 왔다.

그런데 최근 출연(연)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체제개편과 맞물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그것이다.52) 그동안 출연연구기관은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혁신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

나, 1980년대 이후 대학 및 기업의 연구역량이 강화되고,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수부처 분산통제시스템으로 인한 융·복합연

구의 한계,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 등 비효율성의 문제, 연구회체제의 도입목적 실현미흡, 

예산권 독립 미흡 등 운영체계상의 문제와, 낮은 출연금으로 인한 자율성 발휘의 한계, 연구과

제중심제도(PBS)53)로 인한 고유미션 수행 곤란, 투자대비 성과 미흡 등 내재적인 문제로 구분

할 수 있다(이원근, 2011: 22; 조성복외, 2011: 29 이하 참조). 특히, 연구기관의 존재목적(본질

적 임무)과 관련하여 그동안에는 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모방연구 중심의 산업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미래 대응연구,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국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 개편방향은 출연(연) 

운영의 효율화 및 혁신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성과창출을 도모하고, 21세기 융·복합 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설 행정위원회체제로 개편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가칭)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여 단일 통합법인체제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와 같은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54)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i)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4개 연구기

관을 통합하여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 법인화하여 융합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안 제8조 

1항), ii) 국가연구개발원은 융합연구 수요를 발굴하여 조직구성에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연구조직의 기능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안 제 10조 4항), 

51)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던 중간조직인 3개 연구회 가운데, ‘공공기술연구회’가 폐지되

고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2개 연구회 체제로 재편되었다.

5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2010;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2010; 민철구, 2010 등이 있다.

53)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는 연구사업비의 편성, 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체계의 운영

시스템을 프로젝트(연구/사업과제) 단위로 운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1996년 새롭게 도입한 연구개발 예산지원 방식으로,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모든 경비를 원가에 기초해서 과제중심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이다. PBS 제도가 운영되면서 연구

원들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나서야 하는 등 연구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유목적기능 수행 

곤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5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53호, 제출일

자: 2012.7.19, 제출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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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가연구개발원의 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는 5년으로 하고, 국과위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12조), iv) 국가연구개발원의 감독관청을 국가과학기술위

원회로 하되, 종전의 연구회체제는 폐지하는 것(안 제29조)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개편 방향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종전의 27개 연구기관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상당수의 연구기관을 통합 국가연

구개발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융합연구를 위한 단일법인화 추진의 의미가 상

실될 우려가 있고, 개별 연구기관들의 법인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명성이나 특성이 사라지게 되어 연구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등 큰 실효성

이 없다고 하는 의견들이다. 생각건대, 과학기술 공공 연구기관들을 굳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

합하고, 특정 정부조직의 하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설령 특정부처 산하조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강한 독립

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이원근, 2011: 33).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연구개발원 

소속의 연구기관들은 그 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법인격을 해체하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쌓아온 국가연구개발 기반을 형해화할 염려가 있으며,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각 연구기관 고

유의 경험과 노하우, 대내외 연구네트워크를 사장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목소리

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느낌이며, 실제 연구원들을 면담한 결과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조직운영체계로는 미래의 융 ․복합 연

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것이 꼭 단일 법인화를 통해 달

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 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 연구조직으로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되, 엄

격한 성과중심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예산지원 등을 통해 스스로의 존립을 확보하

도록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기관 및 분야 간의 협동연

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융 ․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참여유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으로 연구회의 실질적 기능수행이 미흡

하였고, 개별 연구기관도 연구자들의 인식부족과 내부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환경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잦은 연구기관 개편논의와 운영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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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게 된다. 결국, 공공 연구기관 운영제도의 개선은 자율과 경쟁을 통한 장기적인 추진과

제로 시도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

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관리제도 문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가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공급

하는 정책수단이다. 선진 각국은 자국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 연구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만, 한정된 국가연구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제도를 합리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연

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중심의 연구관리와 평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1982년 기술개발

촉진법을 개정하여 민 ․관 협동으로 추진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면서 부터

이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과학기술 관련부처는 물론, 산업관련 부처와 비경제분야의 부

처까지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부처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부처가 30개 부 ․청에 이르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다수의 부처가 시행하고, 각 기관별

로 특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현재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제도적 문제로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법제의 

체계성 미흡,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한 기준과 원칙의 불명확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체

계의 미흡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법제의 체계성 미흡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법제와 관련하여 현재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55)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을 통해 규율하고 

55) 즉,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원칙(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수행자에 대한 참여제한(제11조의2),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제11조의3), 성과물 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제11조의

4),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의무(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제12조),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12조의3) 등이다. 

이들 조항 중 부정수행자에 대한 참여제한, 연구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기술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당초의 과학

기술기본법에 규정되지 않고 하위법령인 공동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된 중요 사항으로서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0.2.4 법률개정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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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6) 그런데, 각 부처는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의 기술개발 관련 법률을 통해 별도의 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며, 특히 정책총괄규범인 과학

기술기본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은 법

률정합성의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별 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

리가 주로 하위법령을 통해 규율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여지

가 다분히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별도의 독립법률로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기술개발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가연구개발행정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

루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 관리지침의 불명확 

다음으로 국제공동연구57)와 관련한 기준과 원칙의 불명확성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과학기술협력규

정58)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즉, 공동관리규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

제공동연구를 우대하도록 하고(제4조 제4항),59)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시의 국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정산에 있어서는 해당기관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다(제33조의3). 한편,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서는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 과학기술국제화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오히려 공동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제4조 제6항), 결국 국제공동

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공동

연구는 다른 나라의 법인 ․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서,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즉, 연구개발계약의 체결, 연구성과로 

발생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관리, 연구성과의 사업화 등에 있어서 국가간의 법률제도 

및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규율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상의 차이 때문에 

56) 공동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공통기준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57)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

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

58)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

으로서, 국제공동연구 등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5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는 1985년 처음 시작한 이후 최근에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도 기

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는 1,308개 과제에서 총 2,895건이 수행되어 전년대비 11%가 증가하였다(국

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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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의가 되지 않아 연구협약체결이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데 공동관리규정은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지적재산권 등 성과물은 국내기관이나 국

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협약에서 정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나아가 이러한 규정은 연구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

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협약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각 부처나 관리기

관에서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도 않고 있어 연구현장

에서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침 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윤종민외, 2009: 118 이하). 특히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성과물 관리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이상으로 규정하여 각 부처가 

통일된 방침에 따른 관리체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체계의 혼란

1990년대 들어와 국가혁신시스템(NIS)의 개념이 대두되고, 지식기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국가연구개발정책의 기조가 종래의 투입자원관리 중심에서 연구개발의 사회경제적 성

과 및 과학기술이 혁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현

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에 관한 정책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

업화촉진 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R&D성과에 

대한 관리 및 활용정책,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대학의 연구성과 이전 

및 사업화 지원정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60) 소재기관의 연

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지원 정책 등이다. 이들 법률의 목적과 규율범위는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체로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주된 대상으

로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과관리정책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

로 분산되고, 상호 독립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유사업무의 중복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

부 성과관리정책은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국가연구개발 성과

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전문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각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

60) ‘연구개발특구’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12년 11월 현재, 대덕연구개발

특구(2005.3), 광주연구개발특구(2011.1), 대구연구개발특구(2011.1) 및 부산연구개발특구(2012.10) 등 4개의 연구

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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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설치되고 있으며,6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가 지나치게 정량적, 단기 성과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연구개발투자 및 미래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규정상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정책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는 있으나(성과평가법 제10조), 그 실제적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과학기술 법제 개편에서도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관리확산

에 관한 법제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재정비하고, 연구성과의 평가 및 관리 ․활용에 있어서도 보

다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과평가 결과가 관련정책에 실질적으

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국과위 운영체제의 

강화와 연계하여, 강력한 정책조정기구를 통해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이 확

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국가 사회적 현안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미래 사회의 인류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달

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과학기술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다른 정

책분야와는 달리, 기초과학의 연구와 미래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을 조기

에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국가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

하여 왔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들을 정비하여 운영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법제는 국가의 과학기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여러 관계 부처들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비되었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과학기술 법제의 제정과 운영으로 인하여 그동안 국가경제

의 발전은 물론, 사회전반의 과학적 지식의 확충이 크게 활성화되는 등 그 성과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과학기술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과학기

술의 국가사회적 역할의 변화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발전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

61) ‘기술전문회사’라 함은 기술의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현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제12조), 기술지주회사(제21조의3), 기술신탁관리사업자(제35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제36조), 기술지주회사(제36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제9조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11조의2) 등으로 복잡

하게 나누어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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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법제의 새로운 운영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법제는 다양한 부처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제정되고 운영됨에 따

라, 유사한 내용의 법령들이 부처별로 다수 존재하고 한 부처 내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법령들

이 중복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등 법령 상호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국가 과학기술

목표에 따른 일관되고 통일적인 운영체계가 확보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

어 왔다. 특히, 과학기술법제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서 규범적 관점에서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부처의 이해관계에 따

라 적당한 타협과 조율에 따라 법제를 정비하고 운영하였던 사례도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과학기술 법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체제 개

편과 운영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과학기술법제의 전반적인 운영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첫째, 유사 법령의 중복 및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법

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요 기능 및 정책수단별로 통합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처별로 유사한 법령을 운영하기보다는 하나의 법률 하에서 국가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관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며, 법령상의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

을 명시함으로써 법제운영의 중복과 상호저촉을 피하고, 부처간 정책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제

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그동안 정부주도의 관리중심으로 규율하였던 법제 운영방식을 연

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과

학기술법제를 정비 ․운영함에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관료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하였음을 부인하

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연구의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통제와 간섭을 통한 관리위

주로 제도를 운영해온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연구와 기초원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유연한 법제운영을 지

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첨단 연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

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각종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의 정비와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첨단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제와 과학의 산업화에 

따르는 안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동시에 요구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법제상의 몇 가지 운영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가과학기술 정책조정제도와 관련하여 현재의 운영체계는 그 조직설

치의 측면이나 실질적 조정기능 확보의 측면에서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즉, 과학기술정책

의 다면성 내지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독립행정위원회 시스템보다는 상설 협의체적 운

영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주관하게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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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들이 균형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며, 심의결과의 

정책반영을 제도적 ․사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공연구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국내

적 환경에서의 연구문화와 그동안 축적되어 온 지적 ․관계적 연구자산들이 일거에 형해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리적 구조개편을 통한 급격한 변화

보다는 연구제도와 프로그램의 전환을 통해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에서의 접근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대상은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정책 사업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중 핵심이 국가R&D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

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활

용체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법

제 측면에서 각 부처 사업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법제운영상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독립법제를 통해 규율하고, 과학기술의 국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

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제규범에 맞는 제

도운영을 추구하며, 연구 성과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연구현장

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이며, 성과중심의 연구관리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재정비와, 성과관리 및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과 적용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 법제의 개편 및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미래의 과학기술 

환경 변화 및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깊이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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